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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자료 삭제 산자부 공무원 무죄 판결]

“22대 국회, 정치감사․표적감사․짜맞추기 감사 자행한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해야!”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

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

월 23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유병호 문건’에 따르면, 유 국장의 지시로 

사전에 만든 결론과 시나리오에 맞춰 짜맞추기식 감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

나기도 했습니다.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25년 5월 10일(금)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총 분량: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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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처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중

요 문서는 문서 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사건 자료들은 담당 공무

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전지방검찰청이 공개한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530개 문

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로 원전 추

진을 위한 정책 자료들이 다수였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관

련 문서는 같은 내용의 수정본 문서들이 포함된 30여 개 안팎에 불과했습니

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국정과제였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한 문건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

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

원전 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들이 다수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것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

한 표적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을 겨냥하기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

생량으로 삼아 범죄자로 몰아 넣은 기획감사이자 표적감사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감사, 정치수사로 공무원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보신주의

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수색대 역할을 자임

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권

이 원하는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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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

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정조

사를 통해 감사원의 일탈을 바로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4. 5. 1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